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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윤석열정부 1년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23. 4. 19)

‘Kwarosa’과로사 국가 

• 2천만 근로자의 삶 대통령 지지율에 좌지우지, 무원칙·무책임·무관심 정부

- ‌�윤석열 대통령, “최대 주69시간 근로 가능”에서 지지율 17%(18~29세. 한국갤럽. 

’23.3.17)로 떨어지자,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 근로자가 원하는 근로시간은 ‘주36.7시간*’, 거꾸로 가는 정부의 근로시간 정책

- ‌�법정 최대 근로시간: ’53년 주60시간 → ’89년 주64시간 → ’03년 주68시간  → ’18년 

주52시간 → ’23년 주69시간

* 변수정 외.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60시간 이상 근무시 뇌심혈관질병의 업무 관련성 승인율 91.7%

- ‌�’22년 뇌심혈관질병의 업무 관련성 승인율**(신청건수): 주52시간 미만 

15.8%(1,302건), 주52이상~60시간 미만 76.6%(256건), 주60시간 이상 

91.7%(254건)  **근로복지공단 ’23.3.31		

❖❖  「근로기준법」 의 법정 근로시간 변화 

1953년

 「근로기준법」

법정 근로시간 주48시간

최대 주 60시간

1989년 개정 

「근로기준법」

법정 근로시간 주44시간

최대 주 64시간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

(주5일 근무제)

법정 근로시간 주40시간

최대 주 68시간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주52시간 근무제)

법정 근로시간 주40시간

최대 주 52시간

❖❖   임금근로자의 실근로시간 추세***

***OECD (http://stats.oecd.org/)

대한민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단위 : 시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3

1,331

1,509 1,510 1,513

1,365

1,487

1,6331,621
1,669

1,783 1,788 1,784 1,784 1,802

1,9281,927
1,9571,9671,996  

주52시간제 도입
주69시간

1,330 1,329
1,326

1,306

1,284

1,4281,4241,416 1,405

1,720 1,706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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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양과 질 모두 
무너져가는 데 정부는 무대책 

• 고용 한파 속 청년 고용 하락 추세, 고용률 하락, 실업률 감소폭 축소

- ‌�고용률 증감: (’22.3.)▲3.0%p (46.3%) → (’23.3.)▼0.1%p (46.2%)

- 실업률 증감: (’22.3.)▼2.8%p (7.2%) → (’23.3.)▼0.1%p (7.1%)

•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줄고 임시·일용직 근로자만 증가, 악화되는 청년 고용의 질*

- ‌�상용직 근로자 비중 증감: (’22.3.)▲1.0%p(63.5%) → (’23.3.)▲0.3%p (63.8%)

- ‌�임시직 근로자 비중 증감: (’22.3.)▼0.9%p(26.4%) → (’23.3.)▲0.9%p (27.3%)

- ‌�일용직 근로자 비중 증감: (’22.3.)▼0.7%p(3.2%) → (’23.3.)▲0.3%p (3.5%)

       *전체 청년(15-29세) 취업자 중 비중

• 거꾸로 가는 청년 고용 정책

- ‌�양질의 청년 일자리, 공공기관 채용 축소: (’22) 2만5542명 → (’23) 2만2000명, 최근 

6년 만에 최소

-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사,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대폭 삭감 

   (’22) 13,099억원 → (’23) 6,403억원

고용

청년(15~29세) 고용의 질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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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15~29세) 고용의 양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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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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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된 공교육 사교육비 26조원, 
역대 정부 최고액 돌파

• ‌�윤석열 정부 1년차 사교육비 총액 26조원. 모든 학년에서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참여시간 일제히 증가

- ‌�文정부 5년 평균 사교육비 총액은 20.4조원으로 尹정부 들어 무려 27.5% 

(▲5.6조원)폭증

- 사교육비 총액 전년대비 ▲2.6조원(10.8%) 증가로 사교육 대폭발 발생

-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43.7만원, 중학생 

57.5만원, 고등학생 69.7만원으로 文정부 5년 대비 초 42.2%(▲13만원), 

중 38.0%(▲15.8만원), 고 41.5%(▲20.4만원) 폭증하여 역대 정부 사상 최고

- ‌�“교육도 경쟁시장 구도가 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사교육시장 부흥을 펼쳐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 무능으로 학부모들은 허리가 휘고 있음

교육

*통계청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2023.3.7.)를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통계청 2017~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2023.3.7.)를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22년 尹정부, 2017~21년 文정부
대비 사교육비 총액*

22년 尹정부, 2017~21년 文정부 
대비 월평균 사교육비(참여학생)**

 22년 尹정부(만원)

 2017~21년 文정부 평균(만원)

중학생

57.5

41.7

38.0%
증가

38.0%
증가

초등학생

43.7

30.7

42.2%
증가

42.2%
증가

고등학생

49.3

69.7

41.5%
증가

41.5%
증가

 사교육비 총액(조 원)

20.4조 원

2017~21년(文정부) 22년(尹정부)

26조 원

5.6조 원
27.5% 증가

5.6조 원
27.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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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폭증, 정순신 따라하는 
학폭불복 행정소송도 폭증

• ‌�2021년 대비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학폭 신고 건수 39.6%, 학폭위 심위 

건 수 50.8% 폭증

- ‌�학폭 사건 급증으로 4주 이내 심의지침 미준수가 30%. 서울은 무려 70.9%의 

사건이 심의지연으로 피해학생과 가족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 5,000명 충원해 학교 2곳당 1명씩 배치하기로 

공약했으나, 임기 시작 후 오히려 100여명 감소

- 2023년 경찰청 운영계획에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증원 예산은 빠짐

- 교육지원청 학폭 심의업무는 전문성 및 인력부족 상태로 총체적 난국

• 정순신 사건같은 학폭 행정소송도 폭발적으로 증가

- ‌�가해자의 법적대응은 유전무죄, 법률가들의 틈새시장으로 변모. 윤석열 정부가 

학폭 법률시장을 육성하고 있는 꼴

- ‌�학폭 가해자 불복조치로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는 2022년 26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5.6% 폭증

교육

* 교육부 학교폭력 대책 발표자료(2023.4.14.)를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학폭신고 및 학폭위심의 건수 비교
(2021년 vs. 2022년)*

학폭위 심의건수 학폭 신고건수

학폭 가해자 불복 행정소송 건수 비교
(2021년 vs. 2022년)*

 2021년(文정부)  2022년(尹정부)

211

265

23,602

62,052

15,653

44,444

학폭위 심의
50.8% 증가
학폭위 심의
50.8% 증가

학폭 신고
39.6%증가
학폭 신고

39.6%증가

 2021년(文정부)  2022년(尹정부)  가해자 행정소송 건수

25.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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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저소득층 적자가구 
지속적 증가

• 윤석열 집권이후 하위 1분위(20%) 적자가구비율 증가(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2022년 2분기 53.7% → 2022년 4분기 59.5%(2019~2021년 평균 56.6%) 

• 공적이전소득은 오히려 감소

- 2022년 2분기 512천원 → 463천원

• ‌�고물가로 증가한 소비지출을 가처분소득이 따라가지 못해 저소득층 

생활고 가중

- 2022년 2분기 평균소비성향 130% → 2022년 4분기 137%

복지

가계동향조사 2022년 각 분기.

*처분가능소득 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 환급금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하위 1분위(20%) 적자가구* 비율(%)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문재인 정부 평균

하위 1분위 공적이전소득** 및
평균소비성향*** 추이(단위: 천원, %)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공적이전소득 평균소비성향(%)

53.7

57.7

59.5

56.6

138.1%

136.7%

130.0%

474

463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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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보장성 나몰라라, 
의료산업에만 관심있는 윤석열 정부

• ‌�2023년 보건의료예산 전년대비 7.1%(3,485억원) 삭감(추경대비 13.2% 

삭감, 3조593억원)

- ‌�공공병상 비율 인구 1천명 당 1.2개. OECD 28개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최하위(2021)

-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 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예산 삭감

하고, 정보화· 마이데이터·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 등은 순증

- 감염병 대응체계 콘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 예산 49.7% 삭감(본예산 대비)

• 가짜건강보험 재정안정론

- ‌�문재인케어 폐기 이유를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근거로 들었으나, 2022년 단기

수지 3조6,291억 원 흑자. 누적적립금은 2022년 23조8,701억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2018년보다 3조2,746억원 순증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 연도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e-나라지표,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종합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보건의료 예산 증가율 비교*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본예산 기준 추경기준

 윤석열 정부 1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778

205,955

177,712
174,181

202,410

238,701

-28,243 -3,531

28,229 36,221

 당기수지  누적수지

15.0%

-7.1%

25.6%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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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의지없는 윤석열 정부 

• 2기 탄소중립위원회, 위상과 역할 대폭 축소

- 1기 탄중위 민간위원 77명 → 2기 탄중위 민간위원 32명으로 축소

•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사라지고 재생에너지 예산 크게 줄어

-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예산안에 그린뉴딜 관련 언급과 내용 없음

- 2023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 중 재생에너지 관련 대부분 감액

• 미래로 떠넘긴 탄소배출 감축계획

-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평균 2%씩 감축. 2027년 이후 연간 9.3%씩 감축

환경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1권) 참고하여 민주연구원에서 작성.

1, 2기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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